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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치계층을 조정하고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

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자치단체의 효율

성과 성과를 높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대

안으로 지방재정 시스템을 의존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채산제로 변화시키고, 지방자치

의 운영원리를 계층제 방식에서 시장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지방자치의 운영원리의 변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체질 및 정책기조를 분배와 소비

지향적인 성향에서 생산과 성장지향적인 성향으로 바꾸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

쟁력 향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장-생산-효율성을 중



60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83호)

시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

정 시스템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공유세화를 통해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주제어: 지방행정체제, 독립채산제, 성장-생산-효율성, 분배-소비-형평성, 지방교부세, 

공유세

This article proposes a new idea for making local governments work better. 

The authors assert that the best wa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is to shape the policy baseline of local 

governments in such a way that they have a stronger policy preference for 

economic growth and production. Currently, local governments are strongly 

geared towards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end of policy priorities 

continuum. This article is premised upon an understanding that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alone, which is not accompanying a change 

in the policy baseline, falls far short of upgrading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For directing policy priorities of local government into growth and 

production end, it is suggested that local finance system is to be transformed 

into self-financing system from a current one, which is highly dependent upon 

central subsidies. And for leading local governments to be financially 

self-dependent, the authors propose that central government needs to reduce 

local allocation tax given to local governments and in its stead allow national 

income and corporate taxes to be shared by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Keywords: policy baseline, economic growth an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local allocation tax

Ⅰ. 서 론

지방행정체제 개편만큼 지방행정학자들의 연구에 빈번히 회자되는 연구주제는 없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1990년대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방행

정체제의 개편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제까지 행정체

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2단계(광역-기초)인 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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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계층 수를 1단계로 축소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계층구조의 축소와 관련하여 시도를 폐지하

자는 주장, 시군구를 폐지하자는 주장, 행정구와 읍면동을 폐지하여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일치시키자는 주장 등이 제시되었고, 행정구역의 규모조정과 관련해서는 도와 광역시를 통합

하자는 주장, 도를 통합하자는 주장, 도를 분할하자는 주장,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

자는 주장, 시군을 분할하자는 주장, 시군의 경계를 조정하자는 주장, 자치구를 통합하자는 

주장 등이 제시되었다. 

이제까지 제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검토하면 나올 수 있는 대안은 모두 나온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개편안 논의 또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이미 제시된 기존의 대안

을 약간 변형하거나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대안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기존의 안을 반복하거나 변

형하면서 지면을 낭비할 생각이 없다. 기존의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에 입각하여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을 제시하려 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된 기존의 접근은 단

층제 전환이나 지방정부 통합 등과 같이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formal structure)를 개

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보다는 지방자치

의 운영원리(operating code)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지방자치의 하드웨

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이

유는 간단하다. 운영원리의 변화없이 외형적 구조의 변화만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

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

로 지방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본적 정책기조가 생산성과 성과를 

중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층제 전환이나 지방정부 통합을 포함한 그 어떤 외형적 구조의 

변화도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

방자치의 외형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외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

가 경쟁적이고 효율적인지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각국의 실질적인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이상적인 자치계층의 수나 행정구역의 크기에 관

해 합의된 정답이 없다. 이는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나 하드웨어의 변화로는 지방정부의 효

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른 변화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함을 시



62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83호)

사한다. 

정부효율성과 정부성과의 설명요인을 추적한 서구의 많은 연구(De Borger & Kerstens, 

2000; Durning & Nobbie, 2000; Post & Stein, 2000; Reese, 2004; Selden & 

Campbell, 2000; Nelson & Foster, 1999)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자

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는 지방정부 통합과 같은 지방정부의 외형적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De Borger & Kerstens 

(2000)는 지방행정 구역의 확대보다는 소득수준, 정부간보조금, 혹은 시민참여 등의 변수가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Durning & Nobbie(2000)는 지방정부 통합의 성공과 실패는 통합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적 상황과 맥락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지방정부 통합

의 긍정적 효과는 통합대상 지방정부가 얼마나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지, 정부효

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의사결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통합 지방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집행능력에 의해 결정된

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Selden & Campbell(2000)에 의해 피력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통합이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을 어떤 근거도 없으며, 통

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유발될 잠재력이 있으나 그 보다 중요한 정부비용의 결정요인

은 지방의회의 정책능력, 고위관리자들의 관리능력,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들에게 부여된 자율

성이라고 주장한다.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Vojnovic(2000)은 지방정부 통합 이후 거버넌

스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인지는 통합 그 자체보다는 통합 

대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공간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이나 계층조정 등의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의 변화보다는 다른 변화에서 그 해법을 찾

아야 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성장-생산-효율성을 중요시여기도록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변화시키는 데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 2절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정

치권 합의의 요체가 되어왔던 도폐지안과 기초자치단체 통합안을 찬성론과 반대론의 시각에

서 각기 검토하며 어떤 시각이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와 다른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자치계층과 행정구역 규모에 관한 최적의 수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려 한다. 제 3절에서

는 현재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기조(혹은 정책성향)가 분배-소비-형평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러한 정책기조의 형성에 작용한 요인을 분석한다. 제 4절에서는 지방정부의 정

책기조를 성장-생산-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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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에 깔려있는 전제는 지방정부의 생산성, 효율

성, 성과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제 5절에서는 논의를 정리한다.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2008년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메가톤급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제시되었는바, 합의안

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도를 폐지하여 자치계층을 단층제로 조정하며, (2) 자치단체를 통

합하여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의 광역시로 개편하고, (3)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전환하며, 

(4) 도와 중앙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국가지방특별관서를 통합하여 현재 도의 영역을 

넘는 대권역별로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설치하자는 것으로 압축된다. 한 마디로, 자치계층을 

축소하는 동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자는 것이다.1) 하지만, 2008년 정치권 컨센서스는 지방

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는 시도지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대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한 단계 수위를 낮추어 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존치하되 기초자

치단체간 통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타협안

은 2010년 10월 1일에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공식화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를 폐지하여 자치계층을 단층화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물 건너 간 것

처럼 보이지만, 향후 정치적 지각변동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0년 특별법이 아니라 종전의 정치권 합의의 요체인 도폐지-시군통합안을 중

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폐지

도폐지론은 도를 폐지하여 자치계층을 시-군만 남기는 단층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도

폐지론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성의 원리’와 ‘주민접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도가 수행하는 사무를 기초자치단

체로 이전할 경우 도에 잔존하는 사무는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대리업무 혹은 연락

1) 이 안은 2006년 2월 정치권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합의안에 기

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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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불과하다(박승주 외, 1999). 둘째,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중복기능

으로 인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주민에게 민원처리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중

복업무에 따른 행정낭비 및 행정비효율을 초래한다(심익섭, 2005). 셋째, 도를 중심으로 형

성된 지역적 유대감, 연대의식, 동질의식은 지역간 화합과 국가통합을 어렵게 하고 각종 지

역이기주의, 지역감정 및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종수, 1996). 

반대론은 도폐지론이 중앙집권적이고 반자치적이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발상이라

고 반박하며 도의 존속을 요구한다. 첫째, 도폐지론은 단순히 도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

가지방행정청을 설치하여 도가 수행해온 대단위 도시계획 등의 광역행정업무나 국가위임사

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이기우, 2008). 둘째, 

보충성과 주민접근성의 원리에 의해 도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나면 도가 수행할 

독자적 업무가 없기 때문에 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도가 수행하는 자치업무를 

기초로 이양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기능을 이양받아 도가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는 방안이 도폐지안보다 자치시대에 부합되는 발상이다(조성호, 2009). 셋째, 도와 기초자

치단체간의 중복기능으로 인한 주민불편, 행정낭비 및 행정비효율성은 도와 기초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도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矯角殺牛(교각살우)이다. 넷째, 도가 폐지되면 분권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집권이 강화된다.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

하는 장치로서 지방자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도라는 중간 자치단체가 필요하다

(이달곤, 1995). 다섯째, 지역감정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지방자

치가 지역 혹은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혁신과 사회발전을 이루는 데 그 중요한 목표

를 두고 있다면, 도를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주민들간의 유대감, 연대감 및 공동체의

식은 지방자치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회자본이 된다(이기우, 2008). 여섯째, 도폐

지론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주의(regionalism) 추세와 역행한다(안성호, 

2009). 21세기는 ‘광역의 시대’이다(Dodge, 1996).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장벽은 약화

되고 국민국가의 힘은 쇠퇴되는 대신 광역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이 국가 연합체가 아니라 광역 연합체인 ‘광역의 유럽’(Europe of Regions)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역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Newman, 2000). 이처럼 광역이 글로벌 경제

의 새로운 공간 축으로 부상하면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광역 정부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거

나 기존의 광역 정부기구를 강화하고 있다.2) 

2) 예컨대, 1990년대 중반 독일의 경우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6개의 주(Land)

를 9개로 줄여 지역의 광역화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안성호, 2009).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과 같이 강한 중앙집권의 전통을 가진 유럽의 국가들마저 20세기 후반에 초광역자치단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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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계층이 몇 개가 최적인지를 제시하는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는 없다.3) 하지만, 다른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적의 자치계층 수에 관한 확고한 정답이 없다. 국가들의 경험

은 다양하며 자치계층의 수를 그대로 유지한 국가가 있는 반면, 줄이거나 늘린 국가도 있다. 

영국은 자치계층의 수를 줄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스코틀랜드, 웨일

즈와 잉글랜드의 일부지역에서는 광역지방정부인 County와 기초지방정부인 District를 통

합하여 통합지방정부(unitary local authority)를 창설함으로써 2계층제를 단층제로 전환

하였다(Leach & Percy-Smith, 2001: 63). 또한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정부가 출범

하면서 런던광역의회(Greater London Council)와 대도시광역의회(Metropolitan 

County Councils)를 폐지하였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non-metropolitan regions)에서

는 2개의 자치계층(County-District)을 통합하여 단층제로 전환하였다. 여전히 2계층제의 

계층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또한 단층제로 전환시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5: 13). 런던광역의회(GLC)는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런던광역정부(Great 

London Authority)로 부활하였지만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인 

MCC나 County의 폐지이후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1994년에 국가지방광

역청(Government Office of the Regions), 1999년에 광역개발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Agencies)가 조직되었지만, 이 두 광역행정기구는 중앙정부에 의해 조직된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이며 주민에 의해 구성된 민주적 광역지방정부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층제로의 변화가 영국 자치계층 구조의 대체적인 개혁방향이라 볼 수 있다.4) 

랑스의 경우 레지옹, 이태리의 경우 regione, 스페인의 경우 자치주--를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의 2

계층의 자치계층을 3계층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26개의 레지옹을 

6개로 줄여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를 더욱 광역화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이승종, 2008: 6). 한편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UK로부터 정치적 자치권을 인정받아 중앙정부의 임명직 지방장

관이 파견되던 지역의 광역정부를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민주적 광역정부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1986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던 런던광역의회(Greater London Council)가 2000년 노동

당정부의 출범과 함께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로 부활되었다. 광역주의 현상은 비

단 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영토반환 이후 중국 광주

의 상당부분을 포함하는 독립된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Dodge, 1996). 일본은 최근 광역자치단체

인 47개의 도도부현을 9-13개의 도주(道洲)로 초광역화하는 도주제론이 강력히 부상하고 있다(에구

치가치히코, 2008).

3) 공공선택론(Oates, 1972; Ostrom, Tiebout, & Warren, 1961)은 공공재의 외부효과 범위에 따

라 정부의 계층 수를 다양하게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외부효과의 범위가 대범위인 공

공재는 가장 상위의 정부인 중앙정부에, 중범위의 공공재는 다음 단계의 정부에, 소범위의 공공재는 

그 다음 단계의 정부에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재를 외부효과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2-3개로 분류할 수 있지만, 5-6개 혹은 9-10개로 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

적 시각에서 볼 때도 최적의 정부계층 수에 관한 확고한 정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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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과는 반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세기 후반 행정계층이었던 region과 

regione을 각기 자치계층으로 전환하여 자치계층을 2계층(프랑스, department-commune; 

이탈리아, provincia-commune)에서 3계층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켄터키, 테네시)를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와 광역지방정부(county)가 

합쳐져 단층제로 전환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종전의 계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치단체 통합

도폐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시군을 광역화하자는 제안 또한 찬성론과 반

론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통합지지론자들은 통합을 통해 행정비용이 감소하며(김재홍, 

2000; 최흥석･정재진, 2005),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며(박

종관, 1999; 이시원･민병익, 2001), 지역 내의 부존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통합된 시군 전체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홍

준현, 2005)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통합이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의미있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반

박한다. 첫째, 기존의 체제에서 통합체제로 바꾸는 데 소요되는 전환비용(transitional 

costs)이 많이 들거나, 노조의 반대로 인력이나 기구를 감축할 수 없거나, 통합 이후 높은 

지방정부 수준으로 서비스의 기준이나 임금을 인상할 경우 통합 이후 행정효율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Vojnovic, 2000). 둘째, 통합론자들이 신봉하는 규모의 경제 원리는 노동

집약적인 사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무의 70% 이상이 노동집약적

이다(Fox & Gurley, 2006). 셋째, 통합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개혁론자들의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다. 만약 통합이 지역의 경기와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그 과실을 직접적

으로 향유하는 기업은 통합을 당연히 지지하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

업들은 지방정부가 통합되어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때보다는 분절되어 다수로 존재할 경우

를 더욱 선호한다. 통합이 지역의 경제개발과는 중요한 관계가 없고 오직 지방정부가 지역의 

집단과 세력들에게 부여하는 이익의 분배형태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Burns, 1994; 

Feiock & Carr, 1997). 

국내외의 경험적 분석은 통합의 효과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 

이후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McDavid, 2002; McAnich & Sanders, 

1998; Selden & Campbell, 2000; 김재홍, 2000; 이시원·민병익, 2006)과 그렇지 못

4)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폐지-국가지방광역행정청의 설치안은 영국식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기획논문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발상의 전환  67

하다는 분석(Moore, et al., 2005; Liner, 1994; 조석주·이재기, 2000; 이시원·민병익, 

2001; 박종관·조석주, 2001; 유재원･손화정, 2009)이 대립하고 있다. 통합이후 규모의 경

제 효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분석이 병존한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인정하는 연구(Finney, 

1997; Grosskopf & Yaisawarng, 1990; Gyapong & Gyimah-Brempong, 1988; 

홍준현, 1997; 박종관, 1999; 이시원·민병익, 2006)와 부정하는 연구(Liner, 1994; 

Moore et al., 2005; 배인명 외, 2000; 유재원･손화정, 2009)가 있다. 지방정부 통합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통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

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석이 있는 반면(Nelson & Foster,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경제성장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험적 연구가 있다(Blair et al., 1996; 

Feiock & Carr, 1997; Carr & Feiock, 1999; Benton & Gamble, 1984; 박지형·홍

준현, 2007; 유재원･손화정, 2009).

지방정부 통합의 실제적 경험 또한 국가마다 다르다. 20세기 이후 통합을 통해 지방행정

구역의 크기를 확장한 국가가 있지만, 분할을 통해 지방행정구역의 크기를 줄인 국가도 있

다. 거의 모든 서부 및 북부 유럽의 국가들이 합병을 통해 지방정부의 수를 줄이면서 행정구

역의 크기를 확장하였다. 스웨덴, 덴마크,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약 3/4 정도가 제거

되어 유럽에서 가장 큰 크기의 지방정부를 유지하고 있다(Fox & Gurley, 2006: 4). 이에 

반해 이탈리아와 헝가리, 크로아티아, 체코 등의 동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수를 늘리고 

행정구역의 크기를 축소시켰다(Swianiewicz, 2002: 6, 17). 한편 프랑스와 스위스는 지

방정부의 합병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율성이 강해 거의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보통지방정부를 합병한 사례는 지난 50년

에 걸쳐 소수에 불과하다(Fox & Gurley, 2006: 5). 

Ⅲ.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형성요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폐지론과 도폐지반대론, 지방정부 통합론과 통합반대론 공히 확고

한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기존의 이론적 및 경험적 연

구에 비추어 볼 때, 자치계층을 몇 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혹은 지방정부

를 통합하여 시군의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확고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

지 못하다. Reese(2004)와 Faulk et al.(2005)은 구역통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

합적으로 각자 검토한 이후 ”최적의 정부규모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로 결론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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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큰 것이 좋은지’ ‘작은 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해 단일의 정답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yes’이기도 하고, ‘no’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의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답은 상

황에 따라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큰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상황가변적인

(situation specific) 주장이다. 소위 ‘depends upon’이 행정구역의 크기와 관련해서 이제

까지의 연구가 확립한 최종적인 답변이다(Keating, 1995; Fox & Gurley, 2006). 최적

의 계층수에 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는 없지만 다른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depend upon’의 결론이 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단층제 전환이나 시군광역화와 같이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격을 바꾼다고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통합이나 계층조정이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먼저 구비될 필요가 있다. 정

부효율성과 정부성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 또한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격 외의 다른 변화에서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찾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러한 권유에 입각하여 분배-소비-형평성 쪽으로 편향된 현재 지방정부 정책기조를 성장-생

산-효율성 쪽으로 편향되도록 바꾸는 전략을 통해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구가하는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현행 정책기조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기조: 분배-소비-형평성 지향적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과 소비이다. 생산이란 사

회적 부(혹은 파이)를 축적하는 기능을 말하며, 소비는 사회적 부를 소모하는 기능을 의미한

다. 사회적 부의 축적, 즉 생산은 경제성장을 통해 얻어지며, 소비는 공적자원의 분배를 통해 

구현된다. 생산과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는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소비와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가치는 형평성이다(Swanstrom, 1985, 1988). 

자본주의 사회는 어느 한 기능을 무시한 채 다른 기능의 수행에 전념하기 힘들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두 기능의 분담형태에 관해서는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연방적인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에서는 소비관련 기능이 

지방정부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 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Logan과 Swanstrom(1990: 5)은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항상 투자와 생산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어 온 반면, 지방정부는 사

회소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이다. 미국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기능적 분업의 형태

가 목격된다. 연방정부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명칭을 얻었다면, 지방정부와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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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되는 명칭은 생산국가(productivity state)이다. 미국에서 도시정부들은 항상 인프

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 지방정부는 전통적으로 생산보다는 소비를 중요시하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

며,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하다(유재원, 2003, 2005). 다시 말해, 

세원이나 세입을 창출(혹은 생산)하기보다는 주어진 예산을 소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

고 있으며, 경제 성장보다는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더 많은 관

심을 갖고 있으며, 지방예산과 재정을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결

과 중복시설 및 중복투자는 지방정부 도처에서 발견되며, 지역간 예산의 균형적 안배가 지방

정치인의 핵심 관심사이다. 이처럼 소비-분배-형평성을 중요시하는 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

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관심이 크지 않다. 아래의 설명에서 보듯이, 성장-생산-효율

성의 선택은 지방정치인의 재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지방정부가 분배-소비-형평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의 전형이라면 미국의 지방정부는 

성장-생산-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의 전형이다(유재원, 2008). 미국 지방정부의 유일한 

관심(unitary interest)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성화에 있다(Peterson, 1981). 지역경제

가 성장하면 고용증대, 세원확대, 정부서비스 향상, 주택가격 상승 등의 다른 가치들도 부수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공익이 된다.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재정적 및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게 될 이해관계자는 성장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재라 강변하며 성

장연합을 형성하여 대자본을 유치하려 하며 투자환경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설득한다(Molotch, 1976; Logan & Molotch, 1987). 성장연합의 구성원은 

실로 다양하며 지주, 개발업자, 건설업자, 금융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언론, 전기 및 전화회

사, 지역소재 대학, 문화시설 운영자 등을 망라한다. 지방정부는 성장연합과 결탁하여 경기

활성화를 지상과제로 삼으며 이들의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성장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재선에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지만 반성장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태롭게 하며 지역공동체의 복리를 위협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Swanstrom, 1985, 

1988; Stone & Sanders, 1987). 

정책기조 형성요인: 지방교부세 제도

한국 지방정부를 분배-소비-형평성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 형

평을 중시하는 정치문화를 무시하기 힘들다. ‘좌파정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좌파적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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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는 형평과 분배를 중요시한다(이승종, 2005; 유재

원, 2005).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지방교부세 제도이다. 

주지하듯이 자치단체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한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

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현재는 19.24%)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나

누어주는 정부간 이전재원으로서, 특정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세 총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것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기

준재정수요액은 특정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즉 표준행정수요를 충족시

키는 데 소요가 예상되는 기본경비를 의미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조달할 수 있는 세입의 일부(80%)로 산정된다.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

준재정수입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자치단체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낮은 가난한 자치단체에 더 많

은 지방교부세가 할당된다. 지방교부세의 궁극적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 자치단체간의 재정격

차를 줄이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

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낳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어진 예산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경제성장

을 통해 새로운 세원과 세입을 창출하려는 데에는 무관심하도록 만든다. 지방교부세 제도 하

에서는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세 수입을 확대한 자

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이 크게 늘지 않지만, 성장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지방세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5)생산적

5)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행안부는 2008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에 부여되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일정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에 대해 교

부세를 증액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기

본적인 정책기조가 분배-소비 지향성에서 성장-생산 지향성으로 변모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장 기

본적인 이유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세 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재정시스템이 의존재정 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중앙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로 인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더 의존하게 되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에 더 의존할수록 분배-소비지향성이 강화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 지방세 세원이 확대되어 

30억의 추가적인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해당 자치단체는 30억의 인센

티브를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 증 어디에 사용할 지를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

화에 사용하는 방안(A)과 공공서비스의 확대에 사용하는 방안(B)을 놓고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대

안 B를 종국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치단체가 대안 A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

정구조가 의존재정 체제에서 독립채산제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의존재정 체제에 있는 한 

대안 B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전략이 된다. 결국 자치단체가 의존재정 체제에 있는 한 생산적이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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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성장지향적인 자치단체에 대비해 소비적이고 분배지향적인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이

익을 주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지원 체제 하에서는 세원확대와 부의 창출에 도움을 주는 생

산적 자본을 유치하기보다는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와 소비를 통해 정치적 인기몰이에 나서는 

것이 지방정치인에게 보다 유리한 전략이 된다.6) 

지방교부세가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탄력세율제의 운영실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주지하듯이 지방

정부가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를 지방세 감면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지방세 인상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그 이유는 지방세율의 

인상을 통해 지방세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지방교부세

가 줄어드는 효과를 유발하여 자치단체의 전체 수입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지방주민에게 

부가되는 세금만 인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탄력세율제에 의거해 지방세를 낮

추어 줄 경우 지방교부세 인상효과를 통해 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은 크게 줄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유재원, 1997).7)  

지방교부세 제도는 세입활동 뿐 아니라 세출활동에서도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다. 지방정부가 납세자 주머니에서 직접 나온 혈세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공돈’의 형태로 

내려온 지방교부세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체제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낭비적으

로 소비해도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제할 동기를 갖지 않는다. 내 주머니에서 나

온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공짜로 가져온 ‘남의 돈’을 자치단체가 쓰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재정지출을 통제할 필요성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동기를 잃게 되며, 행정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기 

장지향적 노력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6) 그렇다고 모든 자치단체가 생산보다는 소비, 성장보다는 분배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충북 등의 

일부 자치단체는 현재의 지방교부세 체제하에서도 기업과 생산적 자본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다. 

필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같은 재정형평화 보조금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자치단체가 생산이나 경제성장보다는 소비와 분

배에 치중할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7) 탄력세율제의 활용을 통해 지방세를 인상한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지방교부세 감면이라는 재정불이익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행안부는 그러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제도운영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제를 활용하여 지방세수를 확장한 자치단체 

사례는 전무하다. 반면 탄력세율제를 통해 지방세의 인상보다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동기를 가진 

자치단체는 많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선심성 지방세 감면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조치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탄력세율제의 

운영과 관련된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들은 한국의 자치단체가 세금의 인하와 같은 공적자원의 분배

(혹은 소비)를 통해 주민인기에 영합하려는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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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유재원, 2008).8) 더 나아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남의 돈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때 분별력과 신중성을 상실하기 쉽다(유재원 

2008). 공공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줘 ‘더 많이 얻는 것이 상책’이라는 자세를 부추

긴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세금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체제에서는 무분별하거

나 과도하게 공공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과다한 공공서비스의 요구는 자신이 낼 세

금의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체제에서는 지방주민들은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이에 부응하여 지방정치인은 공공서비스의 균

형적 분배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게 되며, 지방재정이 지

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생산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여 정치적 인

기를 유지하는 데 소비적으로 쓰이게 된다. 

Ⅳ. 정책대안의 모색 

대안의 방향: 지방자치 운영원리의 변화, 계층제에서 시장 방식으로 

한국의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효율성을 중시하는 생산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시스템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독립채산시스템이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중앙정부

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정체제를 말한다. 독립채산제의 실

시는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생산적이고 성장지향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8)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예산과 조직의 운영성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향으로 

2008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방만 경영을 경계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교부세 삭감(혹은 증액)을 통해 자치단체 예산과 조직운영에 행안부가 개입하기 시작하

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자치단체가 그간 예산과 조직을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경영하여 왔는

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지방재정 수입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도구 등으로 

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 행위를 통제하고 유도하기 위한 傳家의 寶刀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지역간 형평

성을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제도가 이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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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생산적 자본과 노

동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ies)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독립채산제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개발정책 지향적인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세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 지방정부는 자원을 보다 능률적이고 집

약적으로 사용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 자원사용의 생산적 효율성

(productive efficiency)이 높아진다(유재원, 2005).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사회의 핵심 과제라면, 의존재정 시스템

을 독립채산 시스템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체질을 성장과 생산을 지향하는 방향으

로 변모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변화가 없는 상태에

서 계층조정이나 지방정부 통합을 포함한 여하한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 변화도 지방정부를 

효율적이고 경쟁적으로 변모시키는 데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흑인을 백인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계층조정이나 지방정부 통합을 한다고 해서 

분배-소비-형평성을 중시여기는 체제가 성장-생산-효율성을 중시여기는 체제로 변모되지는 

않는다. 

의존재정 시스템에서 독립채산 시스템의 변화는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계층제 방식에서 

시장(market)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제 방식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비견된다. 아버지(중앙정부)는 후견인의 입장에서 아들

(자치단체)의 양육을 책임지고 필요한 돈을 대준다. 아들은 필요한 돈을 언제든지 아버지가 

공급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돈을 쓰기에 바쁘다. 아버지는 후견

인에게 부여된 명령권과 감독권을 통해 아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과 지침은 아들의 나쁜 행동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들은 불법적으로 행

동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아들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 

저기 돈을 나누어준다. 아버지가 돈을 대주니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

하는 데 관심이 적으며, 돈을 아껴 쓰려는 동기도 강하지 못하다. 자기능력개발에 인색하다

보니 아들은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며,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다 보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변모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자치단체의 모습이다. 

한편 지방자치의 운영원리가 시장 방식으로 변화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의존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변모한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대신 더 이

상 재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세

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자치단체는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곧바로 재정파탄을 맞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는 보다 효율화되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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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구체화: 법인세, 소득세의 공유세화

지방교부세 제도를 전면 폐지한 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현

재의 의존재정 시스템에서 독립채산 시스템으로 일시에 변모시키면 자치단체가 생산체제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각하게 가중시켜 정치적

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 재정구조를 점차적으로 독립채산 시스템으로 전환시

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폐기하고 국세를 지

방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로 전부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시에 전환하

는 방식 대신 지방교부세의 핵심 세원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 활

용할 수 있는 공유세로 전환하는 동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9) 다시 말해,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되는 내국세 중 소득세와 법인

세를 공유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가 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먼저 세수로 확보

하고 그래도 재정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통해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이 안을 

채택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공유세 형태로 취한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이 안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세 유형(A형, B형, C형)의 가상적인 자치단

체를 상정해보기로 한다. A형 자치단체는 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전액을 공유

세의 형태로 징수하더라도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여 지방교부세를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이다. 

예컨대, 재정부족액이 100억 인데 자치단체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총계

가 30억인 경우로 자치단체는 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총계 30억 전액을 공유세 

형태로 취하더라도 70억의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여 이 만큼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원받아야 

한다(아래 예시표에서 A형 자치단체 year1에 해당함). 제도 변화 이전에는 재정부족액 전

액을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보전되었던 자치단체가 제도 변화 이후에는 재정부족액 100억 중 

30억은 공유세의 형태로, 나머지 70억은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받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형태로 100억을 받던 공유세와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100억을 받던 공히 재정부

9)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세원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유세의 대상세원으로 삼으

려는 이유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로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

(반대급부)으로 납세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과 서

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조세인 간접세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인식하지 않는 반면, 물품

과 서비스의 구매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부에 내는 직접세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결과, 납세자가 직접세를 지불할 때는 지불한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비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접세를 공유세의 세원으로 활용할 경우 자치단체가 세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중압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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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액을 해소할 수 있다. 

다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역내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소

득세 및 법인세 총계보다 적은 B형 자치단체를 상정해보자. 예컨대, 재정부족액은 30억인 

데 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총계는 100억인 자치단체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100억중 30억만 공유세의 형태로 취하더라도 재정부족액 

전부(30억)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전혀 받지 않고 공유

세만으로도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예시표 B형 자치단체 year1에 해

당).

예시표

자치단체 재정부족액 역내 공유세 
자치단체 
공유세 몫

중앙정부 
공유세 몫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A year1 100억 30억 30억 0억 70억 -

A year2 100억 50억 50억 0억 50억 20억의 일부

A year3 100억 100억 100억 0억 0억 50억의 일부

B year1 30억 100억 30억 70억 0억 -

B year2 30억 130억 30억 100억 0억 0억

C year1 150억 0억 0억 150억 150억 -

이 안이 어떻게 자치단체를 생산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자치단체로 변모시키는 지를 구체적

으로 보기 위해 A형 자치단체가 생산적 자원의 유치노력을 통해 역내의 소득세, 법인세 세원

을 30억에서 50억으로 확대시켰다고 가정하자(예시표 A형 자치단체 year2에 해당). 그리

고 설명의 편의상 year2의 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year1의 재정부족액과 같다고 전제하자. 

이 경우 year1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100억 중 30억은 공유세의 형태로, 나머지 

70억은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받던 자치단체가 year2에서는 생산적 자원의 유치성공으로 재

정부족액 100억 중 50억은 공유세의 형태로, 나머지 50억은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보전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유치노력으로 중앙정부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70억에서 50억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자본유치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가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할 지방교부세를 줄이게 될 경우 절약한 지방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안의 추가적인 내용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 수입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면, 공유세 형태로 취한 소득세와 법인세 50억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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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형태로 취한 재정부족액 50억 +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인센티

브가 크면 클수록 생산적 자본과 노동을 유치하여 소득세, 법인세 세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

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가중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A형 자치단체가 더욱 유치노력을 강화하여 다음 해인 year3에 역내의 

소득세, 법인세 세원을 5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시키게 되면, 공유세만 취하더라도 재정부

족액 전부(100억)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자

발적 유치활동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게 된 지방교부세 50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

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된다.  

다음에는 B형 자치단체가 생산적 자원의 유치를 통해 역내의 소득세, 법인세 수입 총계를 

100억에서 130억으로 30억 확대한 경우를 보자(예시표 B형 자치단체 year2에 해당). 이 

경우 역내 소득세와 법인세 세원 130억 중 30억만 공유세의 형태로 자치단체가 징수하면 재

정부족액 전부(30억)를 해소할 수 있고 이미 year1에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전환되었

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소득세, 법인세 세원을 30억 더 확보하였더라도 중앙정부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세원 확대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로부터 제공되는 지방교부세의 지원을 줄이는 데 기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보상적 차원에

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이 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형 자치단체는 생산적 

자원을 유치할 동기가 A형 자치단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다.10)  

10) 비수도권에 위치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A형의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반면, 수도권에 입지

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B형의 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러한 방식의 차등적 인센

티브를 적용할 경우 재정력이 약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생산적 자본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효

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역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은 수도권에 입지한 민간기업이나 공공단체를 비수도권으로 밀어내는

(push) 데 초점을 맞추어 왔지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역외의 생산적 자본을 역내로 끌어들이는

(pull) 노력을 전개할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안이 제시하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변화시키면, 비수도권의 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자치단체에 비해 생산적 자본을 유

치할 동기를 보다 강하게 갖게 된다. 비수도권에 입지한 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입지한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세, 법인세 세원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소재해 있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생산적 자

본의 역내유치를 통해 얻어진 소득세, 법인세 세원의 증가가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확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적 자본의 유치에 관심이 강하지 못하다. 이에 반해 지방교부세 의존

율이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세원의 확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인센티브를 통

해 지방재정 수입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 자본의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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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이 안이 재정이 아주 빈약하여 소득세, 법인세 세원이 전혀 없는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적용되지를 보기 위해 C형 자치단체를 상정해보자. 이 자치단체는 가상의 세계에서

만 존재하는 자치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치단체를 예시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글에서 주장하는 공유세 제도가 재정이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C형 자치단체는 역내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세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부족액의 일부를 소득

세, 법인세로 수취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재정부족액 전액(150억)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보

전받게 된다. 다시 말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유세로 전환하더라도 C형 자치단체는 최소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추후에도 계속 생산적 자원의 유치노력을 게을

리하여 소득세, 법인세 세원확보에 실패하여 지속적으로 지방교부세에 지방 살림을 의존하게 

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시민, 시민단체, 그리고 정적으로부터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는 생산기반이 애초부터 빈약해 생산적 자원을 유치하는 데 태

생적 한계를 갖는 자치단체조차도 종국적으로는 생산과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효율성을 중시

하는 체제로 유도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소득세, 법인세를 공유세로 전환하고 생산적 자본의 유치활동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에 재

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처방만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일거에 분배-소비-형평성 지

향 체제에서 성장-생산-효율성 지향 체제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것이

다. 보다 효과적인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홍보를 통해 자치단체가 성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경제적 기능의 지방이양과 같이 자치단

체가 생산적 자원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성장노력을 중요시 여기도록 자치단체의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를 성장-생산-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의

존을 줄이고 역내의 공유세와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재정을 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하도록 만

드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 개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 중앙정부, 자치단체, 납세자 모두 잃어버릴 것이 

없는 win-win 게임이라는 점에서 대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앙정부는 공유

세 도입으로 상실된 소득세와 법인세액 만큼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축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적인 손해가 없다.11)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지방교부세는 줄

11) 엄밀히 따지면, 소득세, 법인세 세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재정지

원액만큼 중앙정부는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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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지만 소득세, 법인세의 형태로 재정이 보강되므로 기존의 재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지역의 낙후로 역내 소득세, 법인세 수입이 전혀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교부

세를 통해 재정부족액 전액이 보전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또한 소득세,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될 뿐 납부할 전체 세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행정계층을 조정하고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격

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재정 시스템을 의존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채산제로 변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운영원

리를 계층제 방식에서 시장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지방

자치의 운영원리의 변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체질 및 정책기조를 분배와 소비지향적인 성향에

서 생산과 성장지향적인 성향으로 바꾸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장-생산-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방정

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소득세와 법인

세의 공유세화를 통해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

적하였다.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변화시킬 필요를 강조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연구자들은 계층조정이나 통합의 반대론자가 

아니다. 단지 계층조정이나 지방정부 통합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즉 중립적인 편향을 갖고 있을 뿐이다. 계층조정이나 통합이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

쟁력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지방자치 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소비와 형평성을 중시

하는 시스템에서는 계층조정이나 통합을 포함한 여하한 외형적 구조변화도 지방정부의 효율

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 해법을 단층제 전환이나 지방정부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운영원리를 개선하여 지방정부를 생산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변모시

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외형적 구조 변화에 앞서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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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수순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의 수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

치의 운영원리를 바꾸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생산, 성장,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먼

저 변화시킨다. 둘째, 이러한 기초위에 계층조정12)이나 통합13)을 유도하거나 허용한다. 이

러한 수순을 밟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서 통합을 유도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간의 자율적인 통합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 두 형

태의 지방정부는 계층조정이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는 통합이나 

계층조정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지방정부이며, 다른 하나는 통합이나 계층

조정을 통해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지방정부이다. 이들은 각기 생존과 번영

을 위해 계층조정이나 통합을 시도할 동기를 갖게 된다. 면밀한 실익 계산을 통해 계층조정

이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개편은 지방정부를 더욱 강하고 효율적으로 만

들 가능성이 높다. 민간영역에서 기업들간의 M&A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시군통합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

방정부는 생산과 효율성에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적고, 통합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주도할 동기가 없

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야 한다. 통합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의 선언은 물론 파격적인 행

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우위와 경쟁력

을 확보하려는 자발적 의도에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이끌려 중앙정부

의 통합주문에 수동적으로 응한다. 불이익 배제 원칙을 통해 지방정부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

아도 된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니 지방정부가 소비할 돈은 중

앙정부의 인센티브로 늘었지만 통합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

선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소비 및 분배지향적이며, 비효율적이고 비경쟁적인 상태로 있게 된

다. 

12) 자율적 계층조정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광역자치단체

인 시도에 흡수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권, 

남제주권)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폐지하고 도에 흡수되기로 결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과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넘기고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다. 2008년 정치권에서 추진하였던 개편안이다. 셋째, 광역자치단체 상위에 

초광역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시,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광역자치단체 설치안이 

이에 해당한다. 

13) 연구자들이 말하는 통합은 시군통합, 자치구통합, 시시통합, 군군통합, 도도통합, 도광역시 통합 등 

모든 형태의 지방정부 통합을 다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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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통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수를 줄이면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경제효과가 반감

된다는 이유로 시군통합을 반대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방정부간 경쟁의 효과로 인해 다수의 

분절적 정부(fragmented governments)가 소수의 통합된 정부(consolidated governments)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 공공선택론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순히 지방정

부의 수가 늘거나 준다고 지방정부가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

는다.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와 생존과 번영을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장압력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경쟁적 시장압력

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체제를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를 생산-성장 지향적인 성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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